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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수십 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온 미국의 전력 수요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확산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인한다. 대형 AI 데이터센터의 신·증설이 이어지면서 전력 소비는 향후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에너지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35

년까지 약 5배 증가하여 176GW에 이를 전망이다(그림 1).

이와 함께 미국 원자력 에너지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약 4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과 전력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미국 원자력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33억 달러에서 2032년 약 19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

그림 1. 미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전망

(전력 부하량 기준, GW) 

그림 2.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시장 규모 증가 전망치

(단위: 십억 달러)

출처: 딜로이트 에너지 연구 센터, CSIS, DC Byte / *E는 전망치

출처: P&S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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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이점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분의 약 10%는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35GW에서 62GW에 이르는 대규모 원자력 용량 확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원자력은 신뢰성 높은 

청정에너지원으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원자력은 미국 전체 전력의 19% 이상을 공급하며, 전체 발전 설비의 약 8%를 차지한다. 원자력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이점을 통해 

데이터센터 수요 대응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원자력이 단순한 전력 공급원을 넘어, 미국 데이터센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력: 날씨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설비 이용률이 92.5% 이상으로 천연가스(56%), 풍력(35%), 태양광(25%)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AI 및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무중단 운영과 투자수익 극대화에 필수적이다.

높은 에너지 밀도: 소량의 연료로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연료 저장 및 운송 효율성이 

높고, 데이터센터의 공간 활용도와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확장 가능한 전력 공급: 단일 원자로는 8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며, 대규모 데이터센터

(50 ~ 100MW)는 물론, AI 특화 메가캠퍼스(최대 5,000MW)의 전력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

저탄소 배출: 발전 과정에서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원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ESG 목표 실현에 기여한다.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동일한 전력 생산 기준으로 필요한 부지가 다른 에너지원 대비 현저히 

작아, 데이터센터 집적(colocation) 및 환경 영향 최소화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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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원자력 활성화를 미국 정부의 주요 정책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원자력을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며 전면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표 1 참조). 2025년 1월 발표된 ‘American Nuclear Renaissance Initiative’를 기점으로,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

(SMR·마이크로리액터)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인센티브 제도화를 본격화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약 20

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통해 기존 원전의 디지털 업그레이드와 신규 기술 실증 프로젝트를 병행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원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다. 또한 백악관은 데이터센터 및 AI 산업의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을 청정전력 공급원으로 공식 지정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미국이 원자력 기술과 연료 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원전 수출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표 1. 미국의 원자력 관련 주요 추진 정책 (‘25년 타임라인 순)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에너지부(DOE)가 ‘American Nuclear Renaissance 
Initiative’ 발표. 차세대 원자로(SMR, 마이크로리액터) 상용화 가속화 목표 제시

의회, ‘Advanced Nuclear Deployment Act of 2025’ 발의  
(규제 단축·세제 혜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 조항 포함)

DOE, 2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기존 원전의 디지털 업그레이드 및 신형 원자로 실증에 예산 배정

NRC(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인허가 프로세스 단축 시행

DOE와 상무부 공동으로 ‘Nuclear Export Acceleration Program’ 신설           
미국산 SMR의 해외 수출 지원 개시

백악관, ‘AI·데이터센터용 청정전력 전략’ 내 원자력 비중 확대 지침 발표

DOE,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Microreactor Pilot Program’ 공식 출범

행정부,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적용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전력망 내 원자력 전력 안정화 정책 승인

백악관, ‘Energy Security through Nuclear Leadership Act’ 서명               
미국 내 신규 원전 투자와 핵연료 자급 확대 추진 공식화

날짜(‘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출처: 미국 에너지부(DOE) 외 언론기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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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국 주요 원자력 기업/기관의 활동

미국의 주요 원자력 기업과 기관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투자 확대와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표 2 참조). 

Constellation Energy는 연방정부와의 대규모 전력공급 계약을 통해 원자력을 공공부문 핵심 전력원으로 재정립했으며, Dow와 

X-Energy는 텍사스 지역에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는 

미국 최초로 SMR 건설허가를 신청하며, 민간–공공 협력 모델의 선도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Meta와 Google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데이터센터의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기반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며, 디지털 인프라와 원자력 산업 간 새로운 

수요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Reactor Pilot Program과 고농축 저농축우라늄(HALEU, High-Assay 

Low-Enriched Uranium)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 실증과 연료 공급망 복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미 육군

(U.S. Army)은 군사기지용 초소형모듈원전(MMR) 배치를 추진하며 원자력의 전략적 활용 범위를 산업·국방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과 기술 실증의 확산은 미국이 원자력 공급망과 기술 경쟁력 회복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데이터센터·공공부문·국방 

인프라로 이어지는 다층적 수요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미국 주요 원자력 기업/기관 활동 및 행보

주요 내용

미 연방정부와 10년간 약 1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전력공급 계약 체결

텍사스 Seadrift 지역에서 SMR(소형모듈원전) 건설허가 신청

DOE의 SMR 자금지원 프로그램(약 8억 달러 규모)에 신청

미국 최초로 SMR 건설허가 신청서를 NRC에 공식 제출

메타가 일리노이 원전과 20년간 전력구매계약 체결           
데이터센터 및 AI 전력 확보 목적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Reactor Pilot Program’ 초기 선정 발표

구글 데이터센터용 원자력 전력공급을 위한 SMR 계약 체결

4개 기업(Oklo, Terrestrial Energy, TRISO-X, Valar Atomics)을 고급핵연료 
생산라인 파일럿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

‘Janus Program’ 발표(군사기지용 마이크로리액터(1~20MW급) 설치 계획)

무기급 플루토늄을 민간 원자력 기업의 연료로 전환 가능토록 정책 허용 발표

날짜(‘25년) 기업/기관명

1월 Constellation 
Energy

Dow Inc. + 
X-Energy

TVA 등

TVA

Meta + Constellation 
Energy

DOE

Google + Kairos 
Power + TVA

DOE

U.S. Army

미국정부 +
민간기업

3월

4월

5월

6월

8월

8월

9월

10월

10월

출처: 언론기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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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원자력 도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미국의 도전과제

미국 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론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원자력 확대 과정은 여러 기술적·

사회적 도전 과제를 수반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혁신, 협력, 그리고 산업 성장 가속화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건설 기간과 비용 초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원자력 발전소는 오랜 기간 건설 지연과 비용 초과(그림 3 참조) 문제에 

직면해 왔다. 최근 상업 운전에 들어간 한 프로젝트는 114% 이상의 비용 초과와 6년의 지연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타당성과 

다른 에너지원 대비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한 엔지니어링·건설 공정, 인허가 절차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 내 

50개 이상의 원자로 설계가 병존하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특히, ‘최초 적용호기'(First-of-a-kind, FOAK)는 선행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기술적·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더불어 원자력 프로젝트는 대규모·복합적 특성을 지니며, 막대한 초기 투자와 장기간의 건설 기간을 요구한다. 2024년 기준, 원자력 

발전소의 자본적 지출(CAPEX)은 kW당 6,417~12,681달러 수준으로, 천연가스 발전소(kW당 약 1,290달러) 대비 현저히 높은 비용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본집약적 특성은 원자력의 경제성 확보에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듈화 건설

(Modular Construction),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첨단 프로젝트 관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 건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공기 단축 

및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원자로 설계의 표준화(Standardized Design)를 추진함으로써 

‘최초 적용'(First-of-a-kind) 엔지니어링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젝트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비용 초과 및 건설 시간 지연 문제 현황 (주요 국가별)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미국

아랍에미리트

영국

프랑스

핀란드

한국

2.6X 2.6X

1.4X 1.7X

1.8X 1.8X

3.4X 3.3X

2.2X 4.2X

1.3X 1.7X

비용 초과 건설 기간 지연(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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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통한 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채굴과 농축, 원자로 운영, 시설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Spent Nuclear Fuel, SNF)에 대한 영구적 처분 해법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속, 탄화물, 질화물, 입자형 연료 등 첨단 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등장으로 폐기물의 

화학적·물리적 특성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저장·운송·처분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딜로이트의 

2024년 전력·유틸리티 산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첨단 원자력 기술 도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폐기물 관리 및 처분 문제”와 

“높은 초기 자본비용”을 동시에 지목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는 첨단 재활용(Recycling) 기술, 폐기물 최소화 연료주기 

설계, 그리고 대체적 처분 메커니즘(Deep Borehole, Hybrid Storage 등)과 같은 혁신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핵연료 공급 의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역량 확보: 미국은 현재 농축우라늄 공급을 해외,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안보와 차세대 원자로 개발 경쟁력에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차세대 원자로에는 

고농축 저농축우라늄(HALEU, High-Assay Low-Enriched Uranium)이 필수적이지만, 미국의 자체 생산 능력과 인프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공급 제약은 향후 에너지 수요 대응력과 기술 상용화 속도를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24년 2월 미국 

상원은 국내 농축 역량 강화를 위해 약 27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하였다. 본 계획은 기존 저농축우라늄(LEU) 생산 확대와 함께, 

고농축 저농축우라늄(HALEU)의 상용 규모 생산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연료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공급망 역시 중요한 과제로 지목된다.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설비의 대형 부품 제조 및 가공 역량 부족은 

프로젝트 일정과 비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자력 산업 전반의 공급망 자립(Self-sufficiency) 확보를 위한 국내 제조기반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적 투자와 산업 역량 강화는 미국이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고, 원자력 

기술 주권과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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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원자력 공급망 별 미국의 수입 의존도 및 상황

미국의 상황

•	미국의 우라늄 생산은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여왔음. 이는 낮은 우라늄 가격, 환경적 우려, 지역사회의 반대 등이 
주요 원인임.

•	2023년 기준 미국 원자로에서 사용된 우라늄의 약 5%만이 미국 내에서 공급되었으며, 나머지는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였음. 고농축 저농축우라늄(HALEU)의 수요는 2030년까지 40톤(M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미국에는 가동 중인 전환(conversion) 시설이 단 한 곳만 존재하며, 해당 시설은 시장 상황으로 인해 2017년부터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23년 7월에 재가동됐으나, 여전히 해외 전환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HALEU 연료를 사용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는 특수 연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환

(conversion) 서비스 공급망을 필요로 하며, 이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 있어 병목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에는 연간 약 490만 SWU(Separative Work Unit)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가동 중인 농축(enrichment)
시설이 한 곳 있으나 수요 대비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2024년 8월 이전까지 러시아는 미국에 공급되는 농축 우라늄의 약 27%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제안된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법(Prohibiting Russian Uranium Imports Act] 에 따라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를 
허용하는 조건부 수입 금지가 추진됨. 미국은 부족분을 주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충당하고 있음.

•	미국에는 세 곳의 주요 상업용 핵연료 가공(fuel fabrication) 시설이 존재하며, 각 시설은 연간 1,000톤을 초과하는 
상당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일부 국내 수요 충족은 가능하나, 미국은 여전히 상업용 원자로 운영을 위해 
우라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현재 신규 시설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국내 생산 능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 연료 재활용 기술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을 위한 지질학적 처분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사용후 연료는 전국 
원자로 부지별로 임시 보관되고 있으며, 주로 사용후 연료 저장 수조(spent fuel pools)와 건식 저장 캐스크 

(dry storage casks)에 보관되고 있음.

•	국가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으로 지정되었던 유카 마운틴(Yucca Mountain)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정치적 반대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여전히 중단 상태에 머물러 있음.

프로세스 수입 의존도

우라늄 채굴 및 
제련

우라늄 정련
(전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제조

최종 처분

높음

높음

높음

낮음

해당 없음

출처: 세계원자력협회(WNA), 딜로이트 분석

미래 원자력 인력 양성: 현재 미국의 원자력 산업 종사자는 약 1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2050년까지 약 37만 5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275% 증가에 해당하는 수치로, 차세대 원전 확대와 기술 상용화에 따른 인력 수요 폭증을 

반영한다. 그러나 산업 전반은 동시에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체 종사자의 17%가 55세 이상, 30~54세 비중은 60%로 

에너지 산업 전체 평균(52%)을 상회한다. 반면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23%로, 에너지 산업 평균(29%)보다 낮아 젊은 전문인력 유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령 분포는 향후 10년 이내 대규모 퇴직 가능성을 시사하며, 차세대 원전 기술·안전 규제·연료주기 관리 등 

고급 기술 역량을 보유한 젊고 숙련된 인력 확보의 시급성을 부각시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와 정부 간의 전략적 협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미국 에너지부(DOE)의 과학·기술· 공학·수학(STEM) 인력 양성 프로그램 투자 중 약 76%가 원자력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차세대 원자력 전문인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원자력 

산업 성장은 기술 혁신뿐 아니라 인력 혁신(Human Capital Innovation)을 병행해야 하며, 대학·연구기관· 산업체 간의 연계형 교육 

및 실무훈련 체계 확립이 향후 원자력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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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한국-미국 간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력은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1970~80년대 한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Westinghouse) 및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ombustion Engineering)으로부터 경수로 설계 기술을 도입하며 원전 산업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미국의 System-80 기술을 토대로 한국표준형원전(KSNP)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켜 OPR-1000과 APR-14001 으로 

이어지는 독자 기술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전 기술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늘날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 기조 속에서 한국 원전 산업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 및 사회적 인식 등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원자력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National Strategic Industry)으로 재정의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는 향후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 한국의 원자력 관련 기업과 기관들은 EPC 및 주기기2  

공급, 안전설비·정비·디지털화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은 이미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품질·공기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입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 및 개·보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원전 공급망 내 입지 강화가 가능하다.

나아가 한·미 간 협력은 단순한 프로젝트 참여를 넘어 글로벌 원전 시장의 전략적 재편에 대응하는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기술·자본·규제 신뢰도를 보유하고, 한국은 축적된 건설 경험과 비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양국 간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이 

가능하다. 이는 러시아·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도를 견제하고, 안정적인 연료·부품·기술 공급망(supply-chain resilience)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한국 내 위축된 원전 생태계에 수출 기반의 성장 활력을 불어넣고, 미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원전

(SMR·MMR 등)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기술이 국제 표준 체계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는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고, 한국 원전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선택이자 글로벌 원전 생태계 

재편 속에서 양국 모두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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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한국-미국 간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

1. 미국 내 신규 원전 EPC 프로젝트 수주 및 핵심 기자재 공급 협력

한·미 원자력 협력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협력 축은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 수주와 주기기 등 핵심 기자재 

공급이다. 미국은 탄소중립 실현, 전력 수급 안정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원자력 산업을 전략산업(National Strategic 

Industry)으로 재정의하며 신규 원전 및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 및 노후 원전 교체·

보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설계·조달·시공·운영·정비 등 전 단계에서의 협력 기회가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다수의 해외 대형 플랜트 및 원전 EPC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기술력·품질·공정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예산 내·기한 내 완공(on-time, on-budget)” 역량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은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및 SMR 제작·설치 사업에서 한국 건설사의 EPC 참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국내 주력 기업들은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 핵심 부품 제작 기술과 품질 인증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개·보수 사업 모두에서 공급망 안정화 및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현재 자국 내 원전 공급망의 재편과 

복원력 강화(resilience)을 시급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 신뢰성·납기 준수·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한국의 

산업 파트너십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EPC 수행 역량과 주기기 제작 기술이 결합될 경우, 양국은 단일 프로젝트를 넘어 전 주기적 원전 생태계 전반에서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EPC 및 주기기 공급 협력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즉시 실행 

가능한 핵심 협력 축으로, 양국이 정책적·산업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나아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EPC 

프로젝트 수주 및 핵심 기자재 공급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한국의 對미 투자 확대 약속과도 연계될 수 있다. 미국은 원전 산업 

재부흥 계획에 따라 대규모 신규 원전 및 SMR 건설, 기존 원전의 재가동 및 개보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한국 기업이 EPC 수행 및 

기자재 공급 과정에서 자본 투자·기술 이전을 병행할 경우,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현지화된 산업 투자(Local Investment)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에는 수주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시장 진입 

기반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 정부의 정책 목표와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 그리고 양국 간 전략적 경제·에너지 협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실행력 높은 협력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2. 미국 원전 시장을 놓고 펼쳐지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 선점

미국의 신규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이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최근 미국 

정부와의 공동 팩트시트(Fact Sheet)를 통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들과 협력해 대형 원전

(AP1000) 및 소형모듈원전(SMR)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3 이는 단순한 민간 투자 차원을 넘어, 미·일 간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통한 전략적 동맹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내 원전 협력 경쟁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미 양국은 기술·산업·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해, 한국 기업이 설계·시공·기자재 공급 등 전주기적 참여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조립·정비·운영센터(Local Assembly & Service Hub)를 설립해 현지화율(Localiz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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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고, ‘Made in America’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미 정부의 조달·심사 과정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원전 기자재 제조사 및 연구기관이 미국 내 협력형 제조·정비 거점(Co-manufacturing base)을 구축한다면, 현지 프로젝트 입찰 및 

EPC 협력에서 일본보다 높은 신뢰도와 실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한·미 원전 동맹의 전략적 의미를 명확히 

부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에너지 안보, 탈탄소화, 공급망 회복력이라는 공통의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은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동맹 기반의 에너지 파트너십으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원전 르네상스(Nuclear Renaissance)’

를 추진하는 미국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본의 자본 중심 접근보다 기술·

품질·공급 안정성에 기반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미 간 원자력 전략 동맹의 강화는 미국 내 시장 진출뿐 아니라 

글로벌 원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주도권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3. 글로벌(제3국) 원전 시장 점유율 확대 및 투자 측면에서의 전략적 동맹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은 러시아 로사톰(ROSATOM)과 중국 CNNC 등 국영 중심 사업자(State-owned Operators)가 주도하고 

있다.4 이들은 자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 금융조달, 인허가 외교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정치적 종속성, 

불투명한 계약 구조, 기술 이전 제한 등의 문제로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는 대체 파트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미 양국의 전략적 공조는 글로벌 원전 시장 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된다.

한국은 APR1400 기술의 상용화와 UAE 바라카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경험을 통해 설계·시공·품질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입증하였다.5 미국은 원전 기술의 원류이자 국제 규제·금융·거버넌스 체계의 주도국으로서 글로벌 신뢰 기반과 외교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외교 네트워크와 한국의 EPC·기자재 생산 역량이 결합될 경우, 양국은 단일 국가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로서 글로벌 원전 수주 경쟁력과 공급망 주도권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제3국 공동 진출(Joint Entry into Third Markets)이 양국 협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유럽(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동(사우디아라비아, UAE 후속사업) 등은 에너지 수급 불안과 탄소감축 압력 속에서 원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시장을 대상으로, 한·미가 공동으로 개발–금융–기술–운영 전 단계를 통합한 “One-Package 

Model”을 제시한다면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 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정책·금융·규제 지원자, 한국은 EPC 수행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자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수주 경쟁력과 프로젝트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공동 투자(Equity 

Participation) 및 한·미 컨소시엄 기반의 운영·관리 모델을 적용하면, 단순 시공 중심의 사업을 넘어 개발–투자–운영이 통합된 사업 

구조(Integrated Project Model)로 진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은 한·미 양국이 러시아·중국 중심의 국영 주도형 원전 시장 구조를 견제하고, 민간–동맹 기반의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원전 수출 모델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의 실질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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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APR1400’은 한국의 대표적인 3세대 가압경수형 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PWR) 모델이다. /  

개발 주체: 한국수력원자력(KHNP) 중심으로,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KEPCO E&C 등 참여 / 발전 출력: 약 1,400MWe급

2.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설비로, 발전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주요 핵심 기계장치를 뜻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Reactor Pressure Vessel),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가압기 (Pressurizer), 냉각재 펌프 (Reactor 

Coolant Pump) 등을 포함한다.

3.	 전기신문(2025.10.31), 日기업에 115조원 美 원전시장 열렸다…한국과 경쟁구도

4.	 조선일보(2020.05.15), 치고 나간 러시이, 해외서 10년치 일감 164조원 수주 (미 에너지부 및 국제원자력 기구 통계 자료 재인용)

5.	 매일경제(2025.10.01), “아마존·구글도 손 잡고 싶어하죠”…독보적 K기술 확보에 안달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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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 전문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의 전문가들은 에너지 및 화학 산업재, 방위 및 건설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성과가 향상되

고 있습니다.

한동현 파트너

최용호 파트너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 리더 ㅣ
경영자문 부문

에너지 및 화학산업 ㅣ
경영자문 부문

02 6676 3015

02 6676 3776

donghyunhan@deloitte.com  

yonghchoi@deloitte.com

이록영 파트너

서석배 파트너

에너지 및 화학산업 ㅣ  
회계감사 부문

에너지 및 화학산업 리더 ㅣ
경영자문 부문

02 6676 1372

02 6676 3763

roclee@deloitte.com 

baseo@deloitte.com

정부 및 공공부문(Government & Public Service)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습니다. 정부 및 공기업 부문 전문가

들은 정책 제도 수립, 산업 활성화 파급효과 분석,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국가와 지역 사회

를 지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재호 파트너 김정열 파트너
정부 및 공공부문 전문팀 리더ㅣ
경영자문 부문

정부 및 공공부문 | 
경영자문 부문(Deal)

02 6676 2919 02 6099 4490

jaeholee1@deloitte.com jeongykim@deloitte.com

하성호 파트너 송호창 파트너
정부 및 공공부문 | 
회계감사 부문

정부 및 공공부문 |
세무자문 부문

02 6676 1351 02 6676 2004

sunghha@deloitte.com hochsong@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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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에너지 사업 및 부동산 사업 자문

발전사업, 광물자원, 폐기물처리 및 수처리 등의 환경사업,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을 포함한 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자문서비스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 진단 및 개선 자문, 신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전략 및 사업계획 진단

내국법인 해외투자 자문,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세무신고 및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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